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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공적연금의 이해 당사자(stakeholders)는 그 규모와 이해관계가 상당한 점에서 연

금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단순히 제도 내외적 지출 관련 재정⋅경제적 측면과 아울러 

어떤 과정을 거쳐 단행해야 할 것인지 등의 정치학(politics)의 문제로 이어진다. 따라

서 최근의 연금개혁은 과거와 달리 이해 당사자의 사회적 협의를 충분히 거쳐 이루어

진다(김혜진 외, 2019). 한국 역시 연금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노사정과 국회, 시민단체 

등 여러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고 있다. 특히, 2018년 10월∼

2019년 8월에 활동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후 경사노위)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

장특별위원회(이후 연금특위)’는 경영계와 노동계, 소상공인, 청년, 여성 등 기존에 파

악하기 어려운 행위자들의 인식 및 선호가 여실히 드러났다.

그런데 경영계와 소상공인1)처럼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절반을 내는 사용자

(employers)가 국민연금 제도 전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왜 그런지, 어떤 개혁안

을 선호하는지 등은 연금특위 활동 전까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다. 특히, 과거와 

달리 최근 개혁논의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꺼리는 거의 유일한 주체가 사용자인 점에 

비춰볼 때, 이들의 인식과 선호를 사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개혁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아쉽게도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사회보험 중심의 발전 경로

를 띤 서구 복지국가는 사용자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상당하나(Hacker and Pierson, 

2002; Paster, 2013) 한국은 사회보험 중심인데도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2) 그러나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 절반을 내는 사용자를 논의과정에서 간과한 채로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것은 현재의 정책 환경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본 연구는 상술한 문제의식에 따라 그동안 국민연금 개혁논의에서 자세히 다루어지

지 못했던 국민연금을 둘러싼 사용자의 인식 및 선호를 추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주요 사용자협회를 선정하여 연금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수준, 선호하는 개혁 방향 등에 대한 사용자의 관점을 심층 면접(in-depth interview)

을 통해 파악한다. 면접 대상으로는 연금개혁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용자를 표

적화하고자 2018-19년 경사노위 연금특위의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소상

1) ‘소상공인연합회’는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비(非)사업장가입자 대표로 참여했으나 일부 소상

공인들은 사업장가입한 사용자로서 소속 근로자 국민연금의 사업주 부담분을 낸다(소상공인
연합회, 2019).

2) 박성태⋅유병남(2014)이 두루누리 사업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양재진(2014)이 고용주의 국
민연금 선호도(9개 사회보장제도 중 최하위)를 분석한 것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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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연합회 소속 인물을 선정했다.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하

여 사용자 인식과 선호의 파악뿐만 아니라 왜 그러한 인식과 선호를 가지는지 등을 살

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은 사용자로 대표되는 기업이 복지국가(특

히, 사회보험)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는지에 대해 이론적으로 논의한 후, 국민연금에

서 활동하는 주요 사용자협회에 대하여 기술한다. 제3장은 1998년, 2007년 연금개혁

부터 2018-19년 경사노위 연금특위까지 표출된 사용자의 인식 및 선호를 살펴본다. 

제4장은 심층 면접 대상 및 질문 등을 중심으로 연구 방법을 기술하고, 사용자협회(한

국경총, 대한상의, 소상공인연합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면접의 주요 내용을 기술

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분석내용을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며 본 연구를 마

무리한다.

Ⅱ. 사용자에 대한 기초 논의

1. 복지국가 내 사용자의 영향력과 선호

사용자 관련 연구는 크게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발휘하는 이들의 영향력

(power)과 사회정책을 둘러싼 선호(preferences)를 다루는 두 유형으로 나뉜다.

사용자는 시장경제 체제에서 갖는 경제적 권력으로 인한 구조적 영향력(structural 

power)과 자신들의 직⋅간접적 이해관계와 연관된 정책의 결정 과정에 미치는 도구적 

영향력(instrumental power)을 행사한다(Choi, 2008). 전자는 시장경제 하 기업의 

막강한 경제적 영향력은 수익성 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이들의 투자 결정에 주로 기

인한다고 본다(Gough and Farnsworth, 2000: 82-87). 여기서 ‘구조적’이라 함은 

전술한 사용자의 특징, 그리고 이에 따라 자본주의 시장경제 ‘구조’에서 이들의 존재 

자체만으로 갖는 자동⋅비정치적인(automatically and apolitically) 영향력을 뜻한다

(Hacker and Pierson, 2002: 281). 따라서 시장경제 하 사용자의 막강한 경제적 영

향력으로 인해 이들의 투자 결정을 저해할 수 있는 세(稅) 부담 증가나 사회보험료 인

상 등을 막는 압박이 ‘저절로’ 나타날 수 있다.

다만, 구조적 영향력은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3) 주요 행위자의 판단 및 결정

3) 최영준(2015: 321) 또한 이 점을 인정하며 “엄밀한 경험적 연구보다는 탐색적 연구에 가깝
다”고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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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형적(linear)으로 보고 단순화한다. 즉, 행위자를 자본의 구조적 영향력에 종속되

어 언제나 세(稅) 부담 증가나 사회보험료 인상의 반대 방향으로 유도되어 결정하는 존

재로 간주한다. 그러나 정부나 사용자의 실제 행태는 정책 현장에서 다양하고 복잡하

게 나타난다. 선진국의 여러 연금개혁 사례에서 봤듯이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을 선택

한 경우가 많으며, 사용자 역시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논의과정에 걸쳐 반대 주장을 

줄곧 표명하지는 않는다. 혹은, 주요 행위자들은 보험료율 인상 등을 상쇄할 만한 기

타 조치(예: 세제 혜택, 보험료 지원 등)에 대해 합의하기도 한다. 결국, 사용자의 구조

적 영향력은 개혁논의의 다양한 요소 중 하나일 뿐 그 자체로 개혁안을 특정 방향으로 

결정짓지 못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미치는 도구적 영향력을 통해 자신의 정책 선

호를 최대한 관철하고자 한다. 기업은 정치적 활동(political engagement), 제도적 참

여(institutional participation), 제공 및 생산(provision and production)을 통해 

도구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책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다(Farnsworth and 

Holden, 2006: 475-479). 사용자는 이러한 수단을 통해 ① 자신들의 정책 선호를 

‘안(案)’의 형태로 구체화하고 채택되도록, ② 이와 상반된 안의 관철을 막고자, ③ 자

신들 안의 폭과 범위를 적절히 타협하여 조정하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정책 

과정에서 도구적 영향력을 발휘하더라도 정책 환경은 변하기 마련이므로 정책 선호는 

복잡⋅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렇다면 사용자의 영향력이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복잡⋅다양하게 표출

되는 이들의 선호는 무엇이 최선이고 차선일까? 예를 들어, 일본의 2004년 연금개혁

에서 재계(예: 日本経済団体体連合会)는 초기 논의 시 보험료율 인상을 배제한 채 공

공재정을 통한 재정 안정성 강화를 주장하다가 이후 최소 보험료율 인상으로 왜 입장

을 선회한 것일까(Kim, 2011: 141-143)? 

사회정책을 둘러싼 사용자의 선호(preferences) 연구는 복지국가 연구와 밀접히 연

계되며 이루어졌다. 다수의 기존 연구는 복지국가의 태동 및 발전을 정부나 정당, 노

조의 관점에서 설명한 데 비해 최근의 몇몇 연구는 사용자를 사회정책의 주요 행위자 

중 하나로 인식하고 이들의 역할과 중요성에 주목한다. 전통적으로 사용자는 인건비 

증가나 노동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해 공공복지 확대에 

부정적 의견을 가진 동질적인 집단으로 묘사되었다(Korpi, 1983; Esping-Andersen, 

1990). 대표적으로 권력 자원론(power resources approach)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

동시장 및 고용관계에서 자원의 분배를 둘러싸고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므로 복지국가 

확대에 부정적이다(Korpi, 2006: 168-171). 혹은, 복지국가 확대에 따른 높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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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 압력, 경제적 비효율성을 우려하는 행위자로 그려진다(Swank, 2002).

최근 연구에서 사용자는 복잡⋅다양한 선호를 가진 행위자로서 사회정책 확대에 무

조건 반대하기보다 마지못해 따르거나(Nijhuis, 2019), 때에 따라 적극 찬성하기도 하

는 행위자로 묘사된다(Swenson, 1991). 전자는 기업의 전략적 선택(혹은 암묵적 승

인)을 강조하는 점에서 사용자의 적극적인 복지 확대와 결은 다르나 특정 요인으로 인

한 불가피성을 강조한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전략적 선호(strategic preferences)’를 

내세우긴 하나 특정 요인이 ‘진짜 선호(genuine preferences)’를 표출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점에서, 사용자는 다른 조건들이 같다면(ceteris paribus) 자연스레 진짜 선호

를 내세운다고 본다(Korpi, 2006; Nijhuis, 2009; Paster, 2012). 

한편, 사회정책의 도입과 확대, 유지 등을 지지하는 행위자로서 사용자의 적극성을 

강조하는 학문적 논의는 1990년대부터 본격적인 주목을 받았다(Swenson, 1991; Hall 

and Soskice, 2001). 이들은 노동자와 자본 간 계층 연대(cross-class alliances)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사회정책이 이루어진다는 논리를 펼친다

(Manow, 2001; Swenson, 2017). 사용자가 노동자와 연대를 형성한다는 기저에는 

사용자의 복잡⋅다양한 선호로 인해 사용자 집단 내 의견 분화가 불가피하며, 그 결과 

몇몇 사용자 집단과 노동자가 특정 사회정책을 위해 뭉칠 수도 있다는 가정이 깔려있다.

사용자 간 선호의 이질성(sectoral variations in preferences)을 가져오는 요인은 

① 기술(skills), ② 무역 의존도(trade exposure) ③ 규모(firm size)로 나뉜다(Paster, 

2015). 첫째, 기술 지향적인 설명은 ‘자본주의 다양성(Varieties of capitalism)’ 이론

을 필두로 이루어진다(Hall and Soskice, 2001). 이들에 따르면, 특정 기술 중심의 

생산 체제(production regimes)에서 사용자는 관련 제도(예: 직업⋅기술훈련, 노사관

계 등)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조정 기능을 수행하며, 궁극적으로 생산 체제의 유지를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한다(Nijhuis, 2020: 19). 예를 들어, 기업⋅산업간 이동성

이 낮은 기업⋅산업 특수적 기술(firm- and industry-specific skills) 중심의 ‘조정 

시장경제(coordinated market economies)’에서 노동력의 안정적인 공급은 필수적이

다. 따라서 노동자가 낮은 이직 가능성을 감수하며 특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그러한 

위험성을 상쇄할 수 있는 관대한 사회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Estevez-Abe et al., 

2001). 사용자 역시 기업⋅산업 특수 기술의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생산성 제

고를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관대한 사회정책을 선호한다.

둘째, 산업간 무역 의존도의 차이에 따라 국제 무역이 활발한 기업은 해당 노동자

와 연대하여 동일한 사회정책 선호를 표출하기도 한다(Gourevitch, 1989). 예를 들

어, Swenson(1991: 520-523)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형성된 덴마크와 스웨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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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권적 임금 교섭(centralized wage bargaining)’은 사용자단체가 적극 나섰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주장한다. 국제 무역이 빈번한 엔지니어링 및 금속업 사용자들은 

국제 경쟁 속 인건비 상승의 통제에 직면한 반면, 건설업 등의 국내 산업은 국외 이동

성이 낮은 특성으로 임금 인상이 지속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엔지니어링 및 금속업 

사용자들은 국내 산업과의 임금 격차가 가져올 임금 상승 압력을, 해당 노동자들은 장

기적으로 초래될 실업 가능성을 우려해 중앙집권적 임금 교섭 제도를 도입하여 국내 

산업의 임금 인상을 최소화하려 했다(ibid.: 543).

셋째, 기업 규모에 따라 사회정책 선호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

술한 중앙집권적 임금 교섭 제도에 대하여 독일 내 대규모 제조업체는 노사갈등을 통

제하는 효과적 수단으로 인식했으나 소⋅중규모 제조업체는 인건비의 지속 상승 요인

으로 판단하여 불만을 표출했다(Thelen, 2001: 83). 임금 교섭 외에 사회보험에 대한 

사용자의 선호 또한 규모를 기준으로 갈린다. 소⋅중규모 기업은 사회보험이 자신들에

게 가져올 장기 혜택보다 보험료 부담에 따른 단기비용 증대에 민감한 행태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양재진, 2014: 83). 반면, 대규모 기업은 설령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도 

상품 가격의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으므로 사회보험 확대에 상대적으로 민

감하지 않을 수 있다(Mares, 2003: 239).

2. 국민연금 제도와 사용자(협회)

사용자는 협회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관련 정책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 왔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심의위원회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

위원회 등은 위원 구성에 사용자 대표나 사용자단체의 추천인이 참여하도록 법⋅제도

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수지 상태를 점검하는 재정계산 또한 

사용자단체 당사자나 추천인이 제1, 2차(2003년, 2008년)에 참여했다. 2018년 대통령 

소속 경사노위 연금특위와 같은 비상설 연금위원회도 사용자 관련 인사가 포함되었다.

본 연구는 사용자 간 선호의 이질성을 가져오는 세 요인 중 규모에 좀 더 주목하고

자 한다. 왜냐하면, 사용자는 상술한 국민연금 관련 정책 영역에서 ‘사업장 규모’를 중

심으로 조직 및 발전한 협회를 중심으로 활동해 왔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후 

전경련)이나 한국경영자총협회(이후 한국경총), 대한상공회의소(이후 대한상의), 중소기

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들을 대표 혹은 추천하는 사용자협회로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등 규모를 주요 기준으로 삼으며 설립되었다.4)

4) 기술과 무역 의존도 역시 국민연금 관련 정책 영역에서 사용자의 인식 및 선호에 다소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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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8-19년 경사노위 연금특위에 참여한 한국경총과 대한상의 소상공인연합

회는 고용원 규모에 따른 사용자의 참여가 가장 두드러진 사례이다. 우선, 한국경총은 

총 4,253개의 회원사(2023년 8월 기준) 중 300인 이상(801개사, 18.9%)과 300인 미

만(3,452개사, 81.2%) 고용 기업의 비중이 약 2:8인 점을 고려하면, 주로 중기업

(50-299인)에 편중된 회원사 구성을 지닌다(한국경총, 2023). 그러나 이들의 의사결정

은 30대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 회의와 재벌 회장단이 주도하는 특징을 띤다(전

인⋅서인덕, 2008: 33-40; 정혜윤 외, 2020: 170-171). 둘째, 대한상의는 총회원사

가 약 19만 개(조선비즈, 2021)로서 국내 최고(最古), 최다(最多) 회원 수를 지닌 경제

단체이다. 이들은 회원사의 규모별 분포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으나 한국경총보다 총

회원사 수가 40배 이상이며, 지역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소기업과 중기업

의 비중이 한국경총보다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1. 10. 8. 법률 제18292호)에 따라 소

상공인(10인 미만)의 비중이 압도적 대다수이다. 요약하면, 한국경총은 중기업과 중견

기업 이상, 대한상의는 소⋅중기업, 소상공인연합회는 소기업 중 소상공인 사용자의 

목소리를 주로 대변하는 협회로 볼 수 있다.5) 따라서 이러한 규모 특성이 과연 사용자

협회별 국민연금 인식 및 선호 차이로 이어지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규모에 따른 복수의 사용자협회가 참여한 2003년 제1차 재정계산과 2018-19년 경

사노위 연금특위를 살펴보자. 전자의 국민연금발전위원회는 한국경총과 중소기업협동중

앙회(중소기업중앙회의 前身)가 사용자 대표로 참여했으나 기업 부담의 증가가 가장 적은 

제3안(보험료율 11.85%-소득대체율 40%)을 선택했다(국민연금발전위원회, 2003: 17). 

기업 규모별 같은 선호를 보인 2003년과 달리 2018-19년에는 다른 선호가 나타난다.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경영계(한국경총, 대한상의)는 퇴직금전환

제의 부활을 고려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반대한 반면, 규모가 영세한 

사용자로 이루어진 소상공인연합회는 오히려 1%p 인상한 안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은 국민연금에 국한하면 기업 규모라는 기준보다 그 중
요도가 떨어진다. 국민연금 영역에서 참여한 역대 사용자협회는 모두 규모를 기준으로 형성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제도 또한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5) 한국경총은 가입 대상과 회비 산정 기준 등을 공개하나 특정 가입 조건은 미공개한다(한국

경총, 2023). 반면, 대한상의는 기업 소재지(서울특별시 17억 원, 6개 광역시 5억 원, 그 
외 2억 5천만 원)별로 차등화된 매출세액(반년)을 가입 조건으로 삼는다(대한상의, 2023). 
소상공인연합회는 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협동조합기본법, 민법 등이 규정하는 법인, 조

합, 단체, ② 회원의 90% 이상이 소상공인, ③ 대표자가 소상공인, ④ 9개 이상 특별시, 광
역시, 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활동 범위, ④ 총 50명 이상의 회원이라는 
가입 조건을 갖는다(소상공인연합회,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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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앞서 살펴본 선행 연구의 규모에 대한 분석과 상반된 모습을 띤다. 소규모 기

업일수록 단기간에 지출되는 비용에 민감하여 보험료 증가에 적극 반대하고 중⋅대규

모 기업일수록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지만(Mares, 2003; Paster, 2015), 경사노위 연

금개혁 특위는 반대로 나온 것이다. 선행 연구와 달리 국민연금을 둘러싼 기업 규모 

간 선호의 차이는 왜 나타나는 것일까? 이러한 차이는 2003년 제1차 재정계산에는 왜 

발견할 수 없었을까? 국민연금에 대한 사용자의 선호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항상 일관

되었을까? 만약 아니라면, 무엇이 그들의 선호가 변하도록 했는가?

Ⅲ. 연금개혁을 둘러싼 사용자의 선호

1. 1998년, 2007년 연금개혁

두 차례 개혁은 완전 노령연금의 지급 이전에 단행되다 보니 사용자의 선호는 국민

연금 보험료율 인상 반대를 중심으로 소득대체율, 공사연금의 제도적 구성, 퇴직(연)금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표출된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A급여(소득재분배)를 사회보험

형 기초연금, B급여(소득비례)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二元化)하여 후자에 기업연금

으로 적용 제외(contracting-out)를 주장한 것을 들 수 있다. 경제5단체(전경련, 한국

경총, 대한상의,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로 대표되는 경영계의 공통의견이었다(한

국경총, 2006a). 이러한 주장에는 실⋅퇴직 시 생계보장 기능의 퇴직금제도가 1988년 

국민연금, 1995년 고용보험 도입으로 그 기능이 중복된다는 사용자협회의 시각이 깔

려있다.

사용자협회 관점에서 기능 중복은 결국 추가 비용의 부담을 뜻한다. 퇴직금제도는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전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1961년 강제화(30인 이상)되어 적

용 대상을 1987년 10인 이상까지 넓히고 있었다. 따라서 국민연금 도입을 위해 근로

자의 노후보장 기능을 맡는 퇴직금제도와의 조정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결

국, 국민연금으로 단계적 흡수⋅통합의 기치 아래 퇴직금제도는 향후 기업 특성에 따

른 임의 제도로 운영되도록 했다(민재성 외, 1986: 149).

결과적으로 퇴직금전환제는 유사 제도의 중복으로 인한 사용자의 추가 비용을 줄이

기 위해 1993년 도입되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상황에서 사용자협회는 1998년 개혁

을 앞두고 법정 퇴직금제도의 완전 폐지에 따른 임의화와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현 수

준 유지 등 보험료 지출의 통제를 명백히 선호했다. 대표적으로 한국경총은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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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고용보험의 실시로 기존 퇴직금제도가 기업에 이중부담이라 밝히며(한국경제, 1996; 

1997), 한국노총과의 합동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인상 반대를 정부에 요구

한다(중앙일보, 1997). 나아가 자신들이 참여한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이 보험료율 

인상 등이 담긴 최종안을 제출하자 반대 성명서를 즉각 발표하며 새 안을 내놓도록 주

문한다(한겨레, 1997).

결국, 정부는 재정 안정화 방점의 개선안에 대한 노사 및 언론의 반대, IMF 금융위

기 및 정권교체를 고려하여 보험료율은 9%로 유지한 채 소득대체율을 인하(70%→

55%)하는 안을 1998년 5월 국회에 제출한다. 그러나 12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제

출안에 없던 퇴직금전환제 폐지를 포함하자 한국경총은 강력히 반대한다(매일경제, 

1998; 한국경제, 1998). 즉, 사용자협회는 국민연금과 퇴직금제도를 구분하기보다 연

금보험료 지출이라는 하나의 세트로 간주한 것이다. 사용자에게 퇴직금전환제의 폐지

는 새로운 비용 지출(▴4.5%p)을 뜻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퇴직금 보험료율
사용자 총보험료율

근로자 사용자 퇴직금 전환 사용자

1988-92년 1.5% 1.5% . 8.3% 9.8%

1993-97년 2% 2% 2% 6.3% 8.3%

1998년∼

(기존)
3% 3% 3% 5.3% 8.3%

1998년∼

(변경)
4.5% 4.5% 폐지 8.3%

12.8%

(▴4.5%p)

<표 1> 1998년 개혁 전후 사용자 총보험료율의 비교

1998년 개혁으로 퇴직금전환제가 폐지되며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이 약 50% 증가

하자, 노사정위원회(경사노위의 前身)에 참여한 전경련을 중심으로 이원화 안의 선호가 

표출되기도 한다. 요약하면, 기초연금(조세 재원)&완전 적립형 소득비례연금 조합에 퇴

직금전환제를 부활시켜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퇴직금제도를 임의화하는 것이다(전경련, 

2000; 2001).

이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율 9% 동결 및 퇴직금전환제 부활 선호는 이어진다. 비록 

2003년 제1차 재정계산을 수행한 국민연금발전위원회에 참여한 사용자협회(한국경총, 

중소기업협동중앙회)는 기업 부담의 증가가 가장 적은 제3안(보험료율 11.85%-소득대

체율 40%)을 선택했으나 불가피한 전략적 선호(strategic preferences)에 불과했다. 

선호 표출의 제약이 없는 위원회 외부에서 한국경총 등 경영계는 보험료율 9%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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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대신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고, 퇴직금전환제 부활을 통한 법정 퇴직금제도의 

임의화를 줄곧 주장한다(한국경총, 2003a; 2003b, 2003c; 2005; 2006a; 2006b).

국민연금 보험료율 9% 동결(인상 반대)과 소득대체율 40% 인하는 2007년 연금개혁 

시 사용자협회의 진짜 선호(genuine preferences)로 추론할 수 있다. 다만, 2003-05

년에 퇴직연금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사용자협회는 법정 퇴직금제도의 임의화에 대

한 선호를 국민연금이 아닌 퇴직연금 영역에서 활발히 표출한다(예: 한국경총, 2005; 

2006b). 결국, 2007년 국민연금 개혁은 공교롭게 사용자협회가 줄곧 선호하는 보험료

율 9% 및 소득대체율 40%로 결론 났으나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은 임의화가 

무산되었다.

요약하면, 사용자협회는 1998년 및 2007년 국민연금 개혁에서 근로자를 위해 내는 

연금 보험료율(국민+퇴직)의 인상 방지에 명백한 선호를 표출했다. 이들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개별 제도가 아닌 하나로 묶어 보는 것은 보험료 지출이라는 이유뿐만 아

니라 1993-98년에 있던 퇴직금전환제 때문이다. 동 제도가 1998년 연금개혁으로 폐

지된 결과,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은 50% 가량 증가하며 2000년대 초반까지 전경련과 

한국경총을 중심으로 퇴직금전환제의 부활을 주장한다. 이는 퇴직연금 도입 과정

(2003-05년)에서 주로 표출되면서, 사용자협회는 2007년 국민연금 개혁논의에서 국민

연금 보험료율 9% 동결을 주장하는 데 이들의 선호를 집중했다. 경제5단체는 ‘경영계

(혹은 경제계) 의견’ 형식(예: 한국경총, 2003c; 2006a)으로 연금 보험료율에 대한 사

용자협회 간 이견이 없도록 하여, 앞 장에 제시된 기업 규모 간 사회정책 선호의 차이

는 없다고 추론할 수 있다.

2. 경사노위 연금특위

과거 두 차례 연금개혁과 경사노위 연금특위 이후에 펼쳐지고 있는 최근 개혁 논의

는 몇몇 상이한 측면이 있다. 첫째, 과거에는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

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인하, 연금수급연령 상향 등 여러 대안이 논의된 반면 최근에

는 보험료율 인상으로 논의가 수렴된다(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2018; 보건복지부, 

2018). 둘째, 주요 쟁점 사항인 보험료율 인상을 둘러싸고 노사 모두 과거 개혁논의 

시 반대했으나 최근에는 사측을 대표하는 경영계가 유일한 반대 주체로 두드러진다. 

셋째, 최근에는 경사노위와 같이 제도화된 사회적 틀을 통한 개혁이 강조되며 관련 참

여자는 자신의 이해를 대변하고 관철할 기회를 확보한다(전인, 2007: 43). 사용자의 

거부권(veto power) 역시 자연스레 커지며 이들은 Tsebelis(2002)가 칭한 ‘제도적 거

부권 행사자(institutional veto player)’의 정체성을 띤다. 이처럼 연금개혁의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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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 바뀌며 사용자의 제도적 영향력과 이들 선호가 정책 과정에서 고려되는 정도 

등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즉, 최근으로 오면서 사용자가 연금개혁의 주요 행위자로서 

갖는 역할과 파급력은 더욱 커진 것이다.

2018년에 이루어진 제4차 재정계산 이후, 대통령 소속 경사노위는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로 연금특위를 2018년 10월 

발족하여 2019년 8월까지 관련 쟁점을 논의했다(<표 2>, <표 3> 참고). 특히, 본 연구

가 주목하는 사용자협회와 관련하여, 한국경총, 대한상의가 경영계를 대표하고 소상공

인연합회6)가 비사업장가입자 4인 위원 중 하나로 참여했다.

제안 의견 주체
제안 내용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안

- 한국노총 

-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 한국여성단체연합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대한은퇴자협회

12%

(10년간 점진 인상)
45%

나안
- 한국경총

- 대한상의

9%

(현행 유지)

40%

(2028년)

다안 - 소상공인연합회
10%

(즉시 인상)

40%

(2028년)

자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특위)(2019a)를 토대로 재구성함

<표 2> 연금특위 주체별 입장

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4년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는 경사노
위 연금특위에 한국경총의 추천으로 참여했다. 이는 본 연구진이 한국경총과 소상공인연합
회 양측 모두에 확인받았다.

제안 의견 주체 제안 내용

권고문 - 민간 위원 전원(정부위원 제외)

- 사각지대 해소(3개)

- 국민신뢰 제고(1개)

- 기초연금 내실화(3개)

- 기타(5개)

<표 3> 연금특위 권고안 및 주체별 추가 제안 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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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특위는 1기(2018.10.30∼2019.4.29에 17차례 전체 회의)와 2기(2019.8.02∼

8.30에 4차례 전체 회의)에 걸쳐 관련 논의를 지속했는데, 사용자협회 중 경영계(한국

경총&대한상의)는 특위 회의 내내 보험료율 9% 유지를 최우선적으로 내세우며 보험료

율 인상으로 논의가 쏠리는 것을 꺼렸다(연금특위, 2019d: 3).

그러나 제10차 전체 회의(1기)에서 경영계를 제외한 모든 참여 집단이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인상 동시 추진’에 합의하며 현행 유지를 지속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자, 

경영계는 퇴직금전환제의 재도입 검토를 제안한다. 외견상 김용하 공익위원이 제14차 

전체 회의(1기)에서 제안한 퇴직금전환제를 제17차 전체 회의(1기)에서 경영계가 수용

한 듯하다. 그러나 사용자협회가 과거 두 차례 개혁에서 표출한 선호를 기반으로 경영

계가 연금특위 초중반에 했던 몇몇 발언을 살펴보면, 퇴직금전환제를 처음부터 염두에 

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제9차 전체 회의(1기)에서 경영계는 근로자를 위한 연금보

험료로 총 12.8%(국민 4.5%+퇴직 8.3%)를 부담하므로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과 국민

연금의 제도적 연계와 효율적 개편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 대표적이

다(연금특위, 2019e: 2).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의 제도적 연계와 효율적 개편은 사용자

협회가 1998년 개혁 이후 진짜 선호 중 하나인 ‘퇴직금전환제 부활을 통한 법정퇴직

금제도의 임의화’를 뜻할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 기타 관점으로 이어질 만한 합리적 

추론은 가능하지 않아 보인다.

경영계는 퇴직금전환제의 재도입 검토를 통해 사용자 부담의 총보험료율 12.8% 유

지를 2기 연금특위에서 더욱 부각한다. 즉,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인상분만큼 퇴직연금 

보험료율에서 차감하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전략을 적극 활용한 것이다. 이 제도

에 노동계와 비사업장가입자 위원(한국여성단체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주은선⋅

제안 의견 주체 제안 내용

추가 

제안 사항

- 한국노총 

- 대한은퇴자협회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한국여성단체연합 

-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재정적 지속가

능성(가안 주장)

- 사각지대 해소 방안(8개)

- 국민신뢰 제고 방안(1개)

- 기초연금 내실화 방안(4개)

- 기타 사항(5개)

- 한국경총

- 대한상의

- 퇴직금전환제 재도입 검토

- 퇴직⋅주택⋅농지연금 등의 활성화로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 마련

자료: 연금특위(2019b; 2019c)를 토대로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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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식 공익위원, 정부(고용노동부)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연금특위, 2019f; 2019g). 

결론적으로 퇴직금전환금제도 재도입은 이해 당사자 간 합의를 하지 못해, 이를 검토 

제안한 경영계 별도의 추가 제안 사항으로 선호를 표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경영계와 달리 보험료율 인상에 수용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

나 이는 사업장의 경영 상황에 따라 사업장가입과 지역가입을 넘나드는 영세소상공인

의 보험료 인상분을 상쇄할 만한 보험료 지원책(예: 두루누리 사업) 확대를 전제로 했

다. 대표적으로 제3차 전체 회의(1기)에서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 해소방안이 명

확하게 담보돼야 한다는 원칙을 정한 뒤 이를 위해 소상공인의 보험료율 인상 면제나 

두루누리 지원 폭(現 최저임금 120%→130%) 및 범위(비사업장까지 두루누리 확대)의 

개선을 선호했다(연금특위, 2019e; 2019f; 2019h). 특히, 제9⋅11차 회의(1기)에서 

언급한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인상 조합7)은 지역가입 소상공인에 보험료율 인상 면

제나 인상분 전액 지원을, 사업장가입 소상공인에 두루누리 사업의 확대를 요청하는 

등 소상공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를 선호했다. 그 기저에는 소상공인은 중소

기업 이상 기업과 사용자라는 정체성만 같을 뿐 그 본질은 전혀 다르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는 민간 위원 전원이 합의를 끌어낸 권고문에 반영되었다(연금특위, 2019c).

또한, 소상공인연합회는 경영계와 달리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을 선호하는 

양상이다. 경영계가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추가 제안한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국민연

금 보험료 부담 경감책을 내세운 점에서 공적연금을 우선시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여기에 소상공인의 소득 불안정성으로 사적연금 보험료를 추가로 낼 여력이 적은 것 

또한 공적연금의 선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제4차 전체 회

의(1기)에서 “연금의 목표는...가처분소득이 아닌 생계비에 두어야 하며, 국민연금도 임

금(급여) 역할을 하기 위해 최저 생계비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표명한다(연

금특위, 2018a: 5-6). 이는 제6차 전체 회의(1기)에서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을 안정⋅

지속⋅균형적, 노후소득 및 재분배 기능 강화, 계층 간 불균형 해소로 정의하며 구체

화된다(연금특위, 2018b: 5). 즉, 개혁 목표로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세대 내 연금격차 

최소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경사노위에서 경영계와 소상공인연합회 간 보험료율 조정을 둘러싼 선호

의 차이는 외견상 존재한다. 최종적으로 경영계는 원칙적으로 현행 유지를, 소상공인연

합회는 소득대체율 조정 없이 보험료율만 10%로 인상(▴1%p)을 선택했다. 그러나 전

7) 소상공인연합회는 제9차 전체 회의에서 소득대체율 45%를 전제로 보험료율은 장기적으로 

18%로 인상할 것을 주장했으며, 제11차 전체 회의에서 1안(12%-40%)과 2안(18%-45%), 3
안(18%-50%)을 내세웠다(연금특위, 2019e; 2019i).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는 이후 제3차 
전체 회의(2기)에서 보험료율 12% 및 소득대체율 45% 조합으로 급진성을 덜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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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후자는 각각 퇴직금전환제 부활과 영세사업장의 보험료 부담 경감책 필수 마련을 

보험료율 인상의 전제조건으로 삼았다. 이를 고려하면,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두 사용

자협회의 선호 차이는 경사노위 활동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좁혀진 듯하다. 양측 모두 

자신들 협회에 가입한 회원사의 구성 및 분포를 철저히 고려한 인식 및 선호를 내비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Ⅳ. 연금개혁을 둘러싼 사용자의 선호 분석

앞선 장에서 기존 자료로 연금개혁 시 사용자의 인식과 선호를 간접적으로 파악했

다면, 이번 장은 직접 수집⋅분석한 1차 자료를 통해 이들이 왜 특정 관점에서 인식하

고 이에 기반한 선호를 내비치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사용자를 대상으로 연금제도에 

대한 인식과 연금개혁에 대한 선호를 파악한 적이 부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해석주의 인식론(interpretivism)에 입각한 심층 면접으로 ‘무엇(what)’이나 ‘왜(why)’

로 시작되는 질문을 하여 행위자의 관점을 이해하고자 했다(윤견수, 2005: 4-5).

이번 장은 본 연구진이 2018-19년 연금특위에 참여한 한국경총, 대한상의, 소상공

인연합회의 국민연금 담당 전문가와 세 차례 진행한 심층 면접(<표 4> 참고) 내용을 

네 가지 주제로 나누어 제시한다. 면접을 진행하기에 앞서 질문지를 사전 제공하여 인

터뷰 대상자가 연구 목적과 연구 질문을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인터뷰가 이루어지도

록 했다. 몇몇 질문은 사용자협회별로 다르게 구성했으나 주제에 따른 전반적인 질문

은 공통으로 구성한 점을 알려둔다(<표 5> 참고).

대상자 소속 직책 면접 일시
연금특위 

참여 여부

N1 한국경총
사회정책본부 

사회정책팀장
’21.07.26

×

(당시 실무 역할 수행)

N2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

(상무이사)
’21.07.16 ○

N3
소상공인

연합회
前 사무총장 ’21.07.21 ○

주 1: N1, N2, N3 모두 자신의 직책을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함

주 2: N3는 연금특위 참여 시 소상공인연합회 소속이었으나 면접 당시에는 아님

<표 4> 심층 면접 대상자 기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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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질문 소질문

(현 연금체계 인식) 

현 노후소득보장 체계

(국민, 퇴직, 개인연금)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한국 연금체계의 노후소득보장 수준)

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종합 고려했을 때, 노후소

득보장 수준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② 노후소득보장에서 공적연금(국민)과 사적연금(퇴직ㆍ개인) 

중 무엇이 상대적으로 더욱 큰 역할과 비중을 가져야 한

다고 생각하는지?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① 국민연금은 급속한 저출산 및 고령화, 저부담-고급여 체계 

등으로 기금소진 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이야기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향후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는?

(퇴직(연)금의 성격)

① 퇴직(연)금은 후불임금과 연금소득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지?

(국민ㆍ퇴직연금 인식)

현 보험료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득대체율 수준)

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2028년 40%)은 보험료율 9% 대비 

높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낮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는?

(보험료율 수준)

① 현 국민연금 보험료율 9%는 재정ㆍ경영상 부담스러운 수

준인지?

② 현 퇴직연금 보험료율 8.3%는 재정ㆍ경영상 부담스러운 

수준인지?

③ 퇴직연금 보험료율 수준까지 고려 시, 현 국민연금 보험료

율은 재정ㆍ경영상 더욱 부담으로 다가오는지?

④ 사용자의 지출 관점에서 봤을 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제도적으로 구별 짓지 않고 연금제도라는 하나의 세트로 

간주하는지?

⑤ 코로나19 상황에서 사용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은 단

기적으로 극복 가능한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누적될 것으

로 생각하는지?

(국민ㆍ퇴직연금 개혁 방향)

적정 노후소득 보장,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존 개혁안)

① 소득대체율 인상(예: 45%, 50%)에 대한 협회 입장은 무

엇인지, 그 이유는?

<표 5> 주요 면접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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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연금체계 인식

우선, 공⋅사적 연금제도(국민⋅퇴직⋅개인)의 종합적인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적정

한지에 대해 경영계는 명확한 답변을 내리지 않았으나 소상공인연합회는 상당히 미흡

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국경총은 적정 수준이 무엇인지 합의된 기준이 

없고, 대한상의는 개인별 적정 수준은 다르므로 뭉뚱그려 답변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다만, 경영계는 기초적인 노후 소득은 공적연금, 적정 노후 소득은 사적연금으

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특히 한국경총은 공적연금보다 사적연금이 더욱 큰 

역할을 가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공⋅사적연금에 대한 경영계의 인식과 선호는 연금특

위에서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통해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추

가 제안으로 이어진다(연금특위, 2019b). 추가로 한국경총과 대한상의는 당시 상황에

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기업에 추가 비용부담을 안기는 현실적 문제를 고려한 

결과였다고 고백했다. 반면, 공적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을 강조한 소상공인연합회는 

대질문 소질문

개혁방안과 논의 절차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② 보험료율 인상(예: 10%, 12%)에 대한 협회 입장은 무엇

인지, 그 이유는?

(국민연금 개혁의견 및 합의 방안)

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중 무엇이 더욱 개혁 필요성이 크

다고 보는지, 그 이유는?

②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국한) 협회 측이 선호하는 최선 및 

차선의 개혁안은 무엇인지? 가장 선호하지 않는 최악의 

개혁안은 무엇인지?

③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혹은 합의) 방식 중 효

과적인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④ 경사노위 연금특위의 협의 방식은 어땠는지?

(사용자협회 간 의견 조율)

①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보험료 절반 부담)라는 공통점에도 

경영계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왜 상이한 권고안을 내놓았는지? 

상호 간 입장 차를 줄이려는 의견 조율 과정이 있었는지?

(기타)

① 해당 협회의 최종 의견을 도출할 때, 협회 가입원의 의견

을 (비)공식적 방식을 통해 청취하는지, 혹은 협회 내 자

체적인 연구ㆍ실무 부서의 전문성을 활용하는지?

② 협회 차원에서 현재 혹은 향후 국민연금, 나아가 기타 연

금제도에 대하여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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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소상공인을 묘사한다.

“(소상공인은) 그날그날 먹고 살기가 바쁘다 보니까 노후를 전혀 신경 못 

쓰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왕이면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것은...사적

연금의 비중보다 공적연금을 통해서 단체 구성원들의 노후소득 보장이 더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지금 먼저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N3)

다음으로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세 협회의 의견을 물었다. 경영계와 

소상공인연합회 모두 부정적인 현실 인식을 공유하고 있긴 하나 해결책에 대한 견해는 

달리한다. 후자는 보험료율 인상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원칙을 내

세우며, 연금특위에 참가한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한국경총과 대한상의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보험료율 인상이 주

요 대안으로 대두되는 것에 반대했다. 대한상의는 사용자의 경영 상황을 고려했을 때 

보험료율 인상은 수용 가능성이 작으며, 설령 인상되더라도 오히려 가입자 간, 가입자

와 미가입자 간 연금 격차가 커지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 답변했다. 한국경총

은 보험료율 인상으로만 재정적 지속가능성 문제를 풀려다 보니 국민연금 개혁논의가 

오히려 어려워진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힌다.

“보험료율 인상을 저희가 배제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율 인상도 물

론 중요하고 대안 중의 하나일 것인데, 유일한 옵션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

서 다양한 옵션을 같이 놓고 종합적으로 우리가 보자. 로드맵을 한번 마련

해 보자.” (N1)

연금특위에서 경영계가 다양한 옵션 중 하나로 선호한 것이 퇴직금전환제의 재도입

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1998년 개혁으로 퇴직

금전환제가 전격 폐지되며 사용자협회가 그 이후 줄곧 표출한 선호였다. 퇴직금전환제

는 근로자 퇴직(연)금에 사용자가 내는 8.3% 보험료율 중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율로 

이전하는 제도로서 퇴직금을 바라보는 사용자의 인식이 잘 드러난다.8)

따라서 퇴직(연)금을 정의하는 관점이 후불임금인지 연금소득인지 경영계에 물었다. 

또한, 대다수 소상공인은 현재 퇴직연금을 적용받지 않는 상황이나 2022년부터 전 사

8) 과거 퇴직연금 도입 과정에서 경영계는 퇴직금 비용부담을 문제의 핵심으로 삼았지만, 노동
계는 퇴직금 지급의 안정성을 강조했다(주은선⋅정해식, 2010: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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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 의무가입이 시행되므로 적용 상황을 가정하여 소상공인연합회에도 같은 질문을 

던졌다. 흥미롭게도 경영계는 퇴직금은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다고 답했지만, 소상공인

연합회는 후불임금으로 정의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경영계의 관점은 연금특위에서 퇴

직금전환제의 재도입이 추가 제안 사항으로 포함된 논리와 궤를 같이하는 듯하다. 그

러나 한국경총과 대한상의는 이 제도를 연금특위 초반 활동부터 염두에 둔 것은 아니

라고 밝혔다.9) 대한상의는 연금특위에서 퇴직금전환제의 부활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코너에 몰리니까 제안을 했겠죠... 솔직히 보면 보험료율을 인상하자고 하

니까 제안한 것이겠죠. 이것은 누구나 그렇게 판단하는 거 아닌가요?” (N2)

한국경총과 대한상의는 퇴직금전환제의 재도입을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

자 주장했지만, 노동계가 거세게 반대할 것이 예상되므로 구체적인 협상 전략은 없다

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경영계의 제안을 진정성 있는 제안이기보다 국민연금 보

험료율 인상을 위해 막혀있던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수단으로 당시에 인식했다고 

회고했다.

대개 무언가를 원하면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은 합리적

인 행태이다. 합리적인 경제 관념에 근거하여 비용 편익을 우선시하는 사용자는 하물

며 더욱 그러지 않을까? 그러나 경영계는 세부적인 실천 계획이 현재 부재한 점을 고

려했을 때, 본 연구는 퇴직금전환제의 재도입 자체를 원하기보다 이를 넘어선 상위 차

원에서 경영계가 진짜로 선호하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품는다. 앞 장에 기술

했듯이, 한국경총 등 경제5단체는 2000년대 초중반 ‘퇴직금전환제 부활을 통한 법정퇴

직금제도의 임의화’에 매우 빈번한 선호를 표출했다.10) 따라서 현시점에서도 여전히 

유효한지 질문하자, 한국경총은 만약 퇴직금전환제를 실시하면 퇴직연금은 임의화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9) 본 연구는 앞 장에 언급했듯이, 경영계는 퇴직금전환제의 부활 제안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
고 연금특위에 임했을 것으로 추론한다. 주요 이유로 사용자협회가 ① 1998년 개혁 이후 
줄곧 주장해 온 점, ② 연금특위 제9차 전체 회의(1기)에서 경영계가 근로자를 위한 연금보

험료로 총 12.8%를 부담하므로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과 국민연금의 제도적 연계와 효율적 
개편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발언한 점(연금특위, 2019e: 2) 등을 들 수 있다.

10) 2000년대 초중반 퇴직연금 도입 과정의 자세한 설명은 주은선⋅정해식(2010)을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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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대기업도 못 하는 

데가 많아요. 업종에 따라서 상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갖고 있는 업종 내지

는 빠듯한 업종들이 있어요. 특히 항공업계가 퇴직연금을 과연 많이 도입

했을 것 같으냐, 그렇지 않아요...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해서 수

급권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꼭 그렇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N1)

본 연구는 경영계와 소상공인연합회의 국민⋅퇴직연금 등 연금체계에 대한 인식을 

전술한 바와 같이 요약 및 정리했다. 세 협회의 주요 관계자와 인터뷰한 결과, 경영계

와 소상공인연합회 간 인식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었다. 특히, 공적연금

과 사적연금 간 상대적 역할 및 중요성, 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 등에서 두 집단의 인

식 차이가 두드러진다. 이와 같은 세 협회의 인식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퇴직연

금의 보험료율과 이에 따른 소득대체율에 대한 인식과도 밀접히 연계될 것으로 판단된

다. 아래 <표 6>은 연금체계에 대한 세 협회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표이다.

질문
경영계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총 대한상의

한국 연금제도의 노후

소득 보장 수준

- 적정 수준에 대한 

합의된 기준 없음

- 공ㆍ사적연금 종합

적 고려 필요

- 개인별 적정 수준이 

달라 뭉뚱그려 답하

기 어려움

- 그러나 현 어르신 노

후가 편한 상태는 아

닌데 동의

- 상당히 미흡하며, 국

민연금 강화는 국가적 

책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의 상대적 역할 및 중

요성

- 사적연금이 더욱 큰 

역할 및 중요성 가

져야 함

- 공적연금이 부족하

면 사적연금으로 스

스로 대비 필요

- 공적연금 중심의 노후

소득 보장 필요

(경영계) 사적연금 활

성화 통한 다층 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 제

안 이유 

- 엄중한 경제 여건 하,

보험료율에 국한된 

논의보다 여러 옵션

으로 노후소득 보장 

강화 모색 필요

- 보험료율 인상은 사

용자 부담으로 반대

- 개인 책임 하, 노후 

대비 강조

- 사적연금 인식 제고

국민연금 재정적 지

속가능성에 대한 인식

- 인구구조 급변 및 저

부담ㆍ고급여 체계

- 지속 가능하지 않다

는 전문가들 의견에 

- 현 보험료율, 소득대

체율 조합은 지속 가

<표 6> 세 사용자협회의 현 연금체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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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퇴직연금 보험료율 인식

우선, 국민연금 보험료율 9% 대비 소득대체율 40%(2028년 도달), 즉 부담(기여)과 

혜택(급여) 간 관계를 어느 수준으로 인식하는지 세 사용자협회에 질문했다. 이는 인구

학적 환경과 더불어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

험료율 9%-소득대체율 40%의 조합을 협회가 어떻게 인식하는지 드러내는 적절한 질

문이다.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현실 인식을 보인 것과 마찬가지

로 경영계(한국경총, 대한상의)와 소상공인연합회 모두 9% 기여 대비 40% 급여를 높

은 수준으로 정의하고 있었다.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 인식 및 주요 원인 요소를 유

사하게 판단하는 것은 회원사 규모 구성과 관계가 적다고 볼 수 있겠다. 한 예로, 소

상공인연합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연금특위에 참가했다고 발언한다.

질문
경영계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총 대한상의

는 기금고갈 앞당김

- 그러나 재정추계 결

과로 막연한 공포를 

느끼거나 국민 우려

를 부추기는 것은 

과도함

동의 능하지 않음

(경영계) 연금특위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단기

간적으로 배제한 이유

- 하강 국면의 국내 

경제 속에서 보험

료율 인상 부적절

- 기업 부담 증가

- 보험료율ㆍ소득대체율

동시 인상은 미가입

자 보호책 아님 

퇴직(연)금 성격

- 후불임금, 연금소득, 

장기근속 공로 보상

적 성격

- 후불임금+연금소득 - 후불임금

(경영계) 퇴직금전환제

부활 검토 제안 이유

- 보험료 추가 부담 

여력 없는 현 상황

에서의 대안

- 사업장 퇴직연금 도

입률 제고

- 보험료율 인상 요구

에 불가피하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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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수준으로 봤을 때, 어쨌든 소득대체율 40%는 높은 수준이다. 

2057년에 기금소진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이 83.3세가 되더라고요. 40년을 가입해서 평균적으로 

20년을 수령하게 되는데, 그런 평균적인 수치를 놔두고 가입 기간과 수령 

기간으로 봤을 때는 9%의 보험료율로는 40%의 소득대체율을 맞출 수 없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의 소득대체율이 적정하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

다.” (N3)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인식 공유에도 경영계와 소상공인연합회는 현 국민연금 보험료

율 수준을 둘러싼 인식은 차이가 있는 듯하다. 현 국민연금 보험료율 9%(사용자 부담

분 4.5%)가 재정⋅경영상 부담스러운 수준인지 세 협회에 질문했을 때 한국경총⋅대

한상의와 소상공인연합회 간 답변은 확연히 갈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과 달리 소상공인 사용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이므

로 9%가 상당히 부담스럽다 답변했다. 이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연금특위에서 두루누리 

사업의 기준 확대(10인→30인)가 아닌 폭 확대(現 최저임금 120%→130%)를 주장한

(연금특위, 2019f: 1)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언급했다.

한국경총과 대한상의에 따르면, 사용자 관점은 국민연금 보험료율만 떼 놓고 보기보

다 기타 제도에서 소요되는 지출이나 인건비 등과 종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견해

다. 한국경총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4.5%만 보면 그렇지 않지만, 법정퇴직(연)금 보험료

율 8.3%까지 감안하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 응답했다.11) 한편, 대한상의는 사용자

가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수반되는 총지출 관점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경영적인 견

해를 밝힌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내가 한 사람을 채용했을 때 총액으로 이 사람에게 인

건비가 얼마나 드느냐, 단지 급여만 나가는 게 아니고 국민연금만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4대 보험료하고 전체 퇴직금, 그 외에도 회사마다 복

지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총액으로 한 사람을 채용하면 얼마의 

비용이 더 들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겠죠. 그런데 법정으로 추가되는 비용

은 4대 보험료와 퇴직금만 해도 인건비 플러스 20%가 추가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사업체는 채용을 결정하겠죠.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11) 나아가, 한국경총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제도적으로 구별되나 기업으로서는 근로자 노후 
소득과 생활 안정이라는 동일 목적의 지출 관점에서 같은 세트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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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본다면 단지 국민연금 보험료율 9%만 가지고 따질 문제는 아니라

고 생각해요. 다른 보험료율도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보험료율, 

고용보험료율도 오를 것 같고.” (N2)

경영계는 퇴직연금 보험료율 8.3% 또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퇴직연금 가입률

이 낮다는 점을 예시로 들면서 이 또한 재정⋅경영상 부담스럽다고 이야기했다. 연금

특위에서 퇴직금전환제 재도입을 추가 제안 사항으로 넣은 것도 보험료율의 추가 부담

을 막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연금특위, 2019b). 물론, 연금특위에만 

비단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1998년, 2007년 개혁과정에서도 줄곧 목격된 기조

인 점을 염두에 둬야 하겠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기업을 둘러싼 국내외 경제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전술한 경영계의 주장이 진짜 선호(genuine preferences)의 단

순 산물인지 아니면 엄중한 경제 상황에 따른 반작용인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연금특위가 활동한 2018-19년보다 현재 경제 상황이 더욱 어

려워진 점은 부정할 수 없다.

2020년 초반부터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와 이에 따른 경제 침체는 사용

자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본 연구는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결과적으로 가중

되었을 것이란 판단으로 경영계와 소상공인연합회에 코로나19 이후에 단기적으로 극복 

가능한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누적될 것으로 보는지 질문했다. 세 협회는 경제 침체로 

인한 연금보험료 부담이 장기적으로 전개될 것이라 입을 모았다. 그리고 이들 모두 소

상공인에 부담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는 보험료 부

담을 넘어 사업장 폐업이 속출하는 수준이라 진단했다. 따라서 연금특위에 참여한 

2018-19년보다 연금보험료 지원 등 영세소상공인 지원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언급했다. 한국경총은 코로나19로 경제 환경이 악화되며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논

의할 만한 ‘기회의 창’이 더욱 닫혔다고 다음과 같이 진단한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스톱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수출 중심

으로 근근이 버텨가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말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

서 중소 영세사업장,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그 부담이 누적될 것

이고, 이 시기를 벗어나더라도... 보험료율 인상을 비롯한 연금개혁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여건,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어렵겠지만... 결론적으로 부담은 계속 오래될 것이고 당분간 합의 자체가, 

특히 보험료율 인상에 국한해서 본다면 어렵지 않겠나 봅니다.” (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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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협회의 주요 관계자와 인터뷰한 결과, 국민연금이 저부담-고급여 구조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나 보험료율 그 자체에 대한 경영계와 소상공인연합회 간 차이가 드러

난다. 경영계는 두 협회 모두 국민연금 보험료율만 따로 떼서 보기보다 퇴직연금 보험

료율과 연계하는 종합적 관점을 띤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큰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의 직업 특성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보험료율 9%는 그 자체로 상당히 

부담이라 인식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속에서 사용자의 국민연금 보

험료 부담은 장기적으로 누적되어 나타날 것이라고 응답하며 세 협회의 인식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요약하면, 국민연금 모수 조합과 코로나19로 인한 보험료 부담 등 

제도 내외적 도전에 대한 인식과 사용자협회의 회원사 규모 구성 간 연관성은 없다고 

추론된다. 이들의 국민⋅퇴직연금 보험료율 인식은 다음에 기술할 선호하는 국민연금

질문
경영계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총 대한상의

보험료율 9% 대비 

소득대체율 40%

(2028년) 수준

- 높고 고수익비

- 높음

- 개인연금 대비 평균

적으로 고수익

- 높음

- 만약 9%로 고정 시, 30%

가 지속가능성 담보

국민연금 

보험료율 9%

(사용자 4.5% 부담) 

재정ㆍ경영상 부담 

여부

- 국민연금 보험료율만

보면 그렇지 않음

- 퇴직연금 보험료율과

종합적 고려 필요

- 개별 연금제도 보험

료율만 떼 내어 볼 

수 없음

- 근로자 고용 시 수

반되는 급여, 4대 

보험료, 퇴직금, 기

업복지 등 총지출 

관점 필요

- 총지출 관점에서 연

금보험료 부담 느끼

는 사업체 존재  

- 소상공인 사업장은 최

저임금 인상에 큰 영

향 받아 9%는 상당

한 부담

퇴직연금 

보험료율 8.3%

(사용자 전액 부담) 

재정ㆍ경영상 부담 

여부

- 부담스러움

- 대규모 퇴직급여 재

원 사외 적립 및 

운용 수수료 지급으

로 인해 미가입 사

업장 다수

- 소상공인들은 국민연

금 보험료율 1%p 인

상보다 퇴직(연)금에 

따른 8.3% 부담이 

더욱 문제 

(경영계) 사용자 지출 

관점에서 국민⋅

퇴직연금을 하나의 

세트로 간주하는지

- 근로자 노후소득 및 

생활 안정이라는 동

일 목적상 하나의 

세트로 간주

- 대기업과 달리 퇴직

연금 전환율이 낮은 

중소기업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음

코로나19 속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양상

- 누적된 지불 능력 악

화로 보험료 부담은 

중장기적 누적될 것

- 다수 소상공인은 보험

료 문제를 넘어서 채

용을 유지하기 어려움

- 단기적 극복 불가능

- 코로나19로 영세소상공

인 사업장 폐업 가속화 

<표 7> 세 사용자협회의 국민ㆍ퇴직연금 보험료율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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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혁 방향과 밀접히 연계될 것으로 보인다. 아래 <표 7>은 세 협회의 국민⋅퇴직연

금 보험료율 인식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표이다.

3. 선호하는 개혁 방향

우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경영계(한국경총, 대한상의)와 

소상공인연합회의 선호를 질문했다. 후자는 연금특위에서 소득대체율을 올리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줄곧 내세웠다고 답변했다. 대신 보

험료율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추가 부담을 상쇄할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등을 

전제로 한다(소상공인연합회, 2019).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는 소득대체율 인상 없이 

노후소득 보장이 불가능하다는 관점은 불합리하며 기초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으로 대

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국경총과 대한상의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 모

두 반대한다고 발언했다. 소득대체율 인상은 두 협회 모두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

능성을 떨어뜨릴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특히 한국경총은 아래와 같이 밝힌다.

“저희는 소득대체율 인상에 반대합니다...다양한 옵션을 통해서 재정 안정

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다양한 옵션을 백해무익하게 만들어 버리

는 게 소득대체율 인상입니다. 재정 안정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보면 아

무리 다양한 옵션을 써도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면 다 무의미한 거예요... 이

것은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좋지요. 그러나 후 세대에게 고스란히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N1)

한국경총은 보험료율 인상은 현시점에 유일한 대안이 아니며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나 퇴직금전환제 재실시, 소득대체율 축소, 수급연령 상향 등 다양한 옵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경영계는 연금특위에서 추가 제안 사항을 통해 ‘대내외 

경제 여건 침체’를 보험료율 인상 반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은 바 있다(연금특위, 

2019b). 따라서 연구진은 ‘대내외 경제 여건’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이의 개선이 보험

료율 인상을 둘러싼 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대한상의에 물었다. 대한상의는 일

종의 수사 어구(rhetoric)로 칭하며 기업 규모에 따라 체감하는 경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장식용으로 주장하는 거고, 항상 어렵죠. 항상 어려운데 거기에서 잘해 나

가는 A 같은 기업12)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



연금 개혁의 주요 행위자로서 사용자에 대한 기초연구 67

은 항상 어렵다고 하고 있죠. 대내외 경제 여건이 이분들에게는 바뀌지 않

기 때문에 보험료율 등의 입장도 바뀌지 않겠죠.” (N2)

다음으로 세 협회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중 무엇이 개혁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보는지 물었다. 한국경총은 소득대체율이 인하 중인 현 상황에서 보험료율 인상으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겠지만, 이를 위해 경제적 여건의 조성과 정부의 지속적인 국민 

설득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대한상의도 마찬가지로 보험료율 인상

이라고 간접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이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피력했다. 이는 비단 이번 

개혁논의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두 차례 개혁과정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난 의

견이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보험료율이 소득대체율보다 먼저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보험료율입니다... 노후소득보장을 하는 수단 중에 국민연금은 그중 하나

입니다... 소득대체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기초연금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새

로 실행되는 퇴직연금의 의무화라든가 아니면 개인연금의 효율화나 이런 

것들이 두루두루 묶여서 노후소득 보장이 이뤄지는 것이니까, 국민연금 개

혁만 놓고 보면 소득대체율보다 보험료율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고 생각합니다.” (N3)

그렇다면 향후 국민연금 개혁으로 세 사용자협회가 선호하는 안은 무엇일까? 따라

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국한하여 이들이 판단하는 최선(最善)과 차선(次善), 최악

(最惡)의 개혁안이 무엇인지 물었다. 연금특위에서 최종적으로 도출된 안이 이들의 진

짜 선호(genuine preferences)와 전략적 선호(strategic preferences) 중 어디에 기

반을 둔 것인지 추론하기 위한 질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선으로 연금특위 제9차 전체 회의(1기)에서 소득대체율 45%를 

전제로 보험료율은 장기적으로 18%로 인상한 것을 꼽았다. 물론, 보험료율 인상 부담

을 상쇄하는 정책 수단으로 두루누리 사업 확대와 영세소상공인 보험료 지원책 신설 

등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선 안은 소득재분배가 작동하는 방식

으로 고안되었다고 응답했다. 차선은 최종적으로 내놓은 안(소득대체율 40% 유지-보험

료율 10% 인상)을 꼽았다(연금특위, 2019a). 다만, 연금특위 회의록에 드러나 있지 않

12) 특정 기업명이 언급되어 A로 지칭한 점을 알려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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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나 최종안과 더불어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최악은 노동계가 제9차 전체회의(1기)에서 내세운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소득

대체율 점진 인상(12∼13%-50%),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A값 15%로 점진 인상(+지

급 대상 70%→80%)을 꼽았다.

경영계는 앞에서 기술했듯이 두 요소에 국한한 논의 전개를 꺼리는 관계로 최선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한국경총과 대한상의 모두 연금특위에서 최

종 선택한 현행 유지안은 불가피하게 선택한 안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경영계가 연금

특위에서 내놓은 현행 유지안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선택한(혹은 선택할 수밖에 없던) 

차선 혹은 차악으로 추론할 수 있다. 한국경총은 아래와 같이 발언한다.13)

“개혁안은 아니죠... 현행 유지가 무슨 개혁안입니까?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보험료율 인상을 결정하기가 어렵다

는 의사 표시이지 현행 유지가 개혁안이 될 수는 없지요. 저희도 그거 알

고 있습니다.” (N1)

경영계는 사용자를 보험료 전체에 대해 비용만 짊어지는 ‘순수 부담 주체’로 정의한

다(한국경총, 2019). 따라서 보험료율 인상을 반대하는 경영계의 두 협회에 그러한 부

담을 상쇄할 수 있는 정책지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했다. 한국경총은 기업 부담

을 줄일 수 있는 세제 지원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패키지 속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논의된다면 개혁논의가 좀 더 수월해질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지금까지 파악했듯이 경영계와 소상공인연합회는 국민연금 등을 둘러싼 여러 인식 

및 선호 차이를 보이지만,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보험료 절반 부담)라는 공통점은 분

명 있다. 이러한 특성은 한국경총과 소상공인연합회는 제10대 최저임금위원회부터 현

재(제12대)까지 ‘사용자위원’이라는 동일 정체성의 집단으로 묶이게끔 했다.

그럼에도 경영계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연금특위에서 왜 서로 다른 권고안을 내놓았

는지, 사전에 상호 간 견해차를 좁히려는 이견조율 과정은 있었는지 질문했다. 그러나 

대한상의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서로를 완전히 다른 집단으로 묘사했다. 동시에 경영계

(한국경총, 대한상의)는 소상공인연합회의 보험료율 인상 제안이 정부 지원으로 인상분

을 상쇄 받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아쉬움을 표출했다. 경영계에 속한 기업들은 그러한 

지원을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한국경총은 연금특위에서 상

13) 한편, 이들은 연금특위의 ‘가’안(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5% 인상)을 최악의 안으로 꼽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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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간 이견조율이 없었던 배경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마지막에 각 단체를 대표해서 합의안을 도출해야 하는 최종적인 단계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보험료율 10%를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에 돌아가면서 

“최종안이 뭡니까?” 물어보는 상황에서 나온 거예요. 중간부터 그런 입장인 

줄 알았으면 저희가 만나서 얘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겠는데, 그게 아니

에요... 조율할 기회가 없었던 것은 물론이지만 입장은 이해돼요.” (N1)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사용자를 경영계 일부로 보는 소위 ‘주류적 관점’

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사업장은 중소⋅대기업과 시장

(market)은 물론 인적 구조, 사용자의 시각도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결국, 이들의 

인식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선호하는 국민연금 개혁안과 경영계의 그것과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로 이어진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을 사용자와 노동자의 성격이 혼재

된 주체로 정의하며 다음과 같이 피력한다.

“(경영계와 소상공인연합회 간 이견) 조율과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소상공

인을 경영계 일부로 보시는 시각이 아직 우리나라 정책을 하시는 분들의 

주류적인 시각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경영계의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논

리와 그 밑에 5인 미만 경영을 하는 소상공인들의 입장은. 시장도 다를뿐

더러 인력 구조도 다르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의 입장도 다른 것이죠. 

그래서 보통 소상공인들은 반은 사장이고 반은 종업원이에요. 이중적인 생

각을 갖고 있어요. 반은 노동자의 생각, 반은 대표자의 생각을 갖고 있어서 

경영계와 궤를 같이하면 모든 정책에서 손발이 안 맞게 되어 있고요... 법

령에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권한을 가진 게 

경총인데요. 경총도 마지못해 저희를 추천하지, 추천하고 나서 말이 안 맞

아서 서로 의견 좀 따라 달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N3)

본 연구는 경영계(한국경총, 대한상의)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선호하는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전술한 바와 같이 요약 및 정리했다. 아래 <표 8>은 세 협회가 선호하는 

개혁 방향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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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영계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총 대한상의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인식

- 반대

- 재정적 지속가능성 

저해

- 가입자 간 노후소득 

양극화 초래

- 반대

- 기금소진 상황 속 그

러한 주장 납득 불가

- 이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 필요

- 국민연금 외에도 기초연

금, 기타 공적 이전소득

으로 노후소득 보장 가능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인식

- 현시점 유일한 대안 

아님

- 다양한 옵션 속 종

합적인 검토 필요

- 사용자 부담으로 현

실적 어려움

- 보험료율 인상 시 소

상공인 사업장 대상 보

험료 지원 확대 필요

(경영계) 보험료율 

인상 현실적 몇 

%까지 가능한지

- 특정 수치 제시 곤란

- 기업 의견수렴 필요

- 다만, 대기업 보험

료율 인상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음

- 특정 수치를 가진 

채로 연금특위 참

여하지 않았음

- 합의 어려울 것으로 

애초 예상 

(경영계) 보험료율 

인상 부담 상쇄하는 

정책지원에 대한 

인식

- 세제 지원 등의 종

합적인 패키지 수반 

시 보험료율 인상 

논의 수월 가능

- (사견 전제로 논의 

이탈)

(경영계)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 시 

보험료율 인상 반대 

견해 변경 가능성

- 지금보다 합의 용이 

가능

- 그럼에도 유일 대안 

아님

- 대내외 경제 여건 

장식용 표현

- 소상공인, 중소기업 

항상 어려워 태도 

변화 없을 것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중 개혁 

필요성이 더욱 큰 것

- 소득대체율 인하 중

인 현 상황에서 보험

료율 인상 원칙적 必

- 단, 경제 여건 조성 

및 정부의 국민 설

득 지속 노력 필요

- 소득대체율 인상은 

비상식적 주장

- 보험료율 인상은 현

실적 문제 있음

- 보험료율

- 소득대체율 인상 없이 

기초ㆍ퇴직ㆍ개인연금 

개선으로 가능

(보험료율ㆍ소득대체

율 국한)

최선, 차선, 최악의 

- 최선: 기금운용 수익

률 제고(논의 이탈)

- 최악: 연금특위 ‘가’

- 현행 유지안: 방어

적으로 선택함(논의 

이탈)

- 최선: 18%-45% 장

기 인상(두루누리 사

업 확대 등 전제)

<표 8> 세 사용자협회의 선호 개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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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사항

앞서 기술한 세 측면(현 연금체계 인식, 국민⋅퇴직연금 보험료율 인식, 선호 개혁 

방향)이 사용자협회의 인식 및 선호 탐색에 주목한다면 이번에는 행정적 관점에서 두 

가지 사항을 기술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전과 달리 가치 판단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

을 밝힌다.

첫째, 각 사용자협회가 연금특위에 참여하며 해당 협회의 공식 의견을 도출하는 절

차에 대하여 질문했다. 우선 한국경총은 노사관계를 전담하기 위해 설립⋅운영되다 보

니 나머지 두 협회보다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의결 구조를 지닌다. 각종 노사관계 및 

복지 관련 위원회에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회장단 회의나 이사회, 총회 등 

다층적 의결 구조를 통해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실무적으로 사무국 내 사회보험 전담 

부서의 전문성을 활용한다고 답변했다. 한국경총이 지난 50여 년간 경영계를 대표하여 

노사관계를 전문적으로 맡아온 것과 달리 의결 구조는 다층적이라 향후 체계⋅통합적

인 구조의 확립이 필요하다. 다층적 의결 구조는 한국경총이 독립적 정체성을 확보하

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특정 사안의 협상⋅타협을 앞둔 상황에서 개별 회원사의 

각기 다른 이해로 인해 합의를 주저하게 할 수 있다(전인, 2018: 32; 정혜윤 외, 

2020: 170).

반면, 대한상의와 소상공인연합회는 한국경총과 달리 노사관계 및 사회보험을 전문

적으로 다루는 사용자협회가 아닌 관계로 공식⋅체계적인 의결 구조를 가지지 않는 듯

하다. 대한상의는 국민연금을 깊이 있게 다루지 않는 점을 인정하면서 연금특위에서 

한국경총이 주도적인 대응을 펼쳤다고 발언했다. 이는 대한상의가 한국경총과 달리 회

질문
경영계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총 대한상의

개혁안

안(12%-45%)

- 현행 유지안: 보험

료율 인상 어렵다는 

의사 표시 

- 차선: 10%∼40%(기초

연금 40만 원 인상 등)

- 최악: 노동계 안(12∼

13%-50%; 기초연금

액 및 지급 대상 확대)

상호 간 상이한 권고

안 도출 배경, 이견 

조율 과정 있었는지

- 소상공인연합회 최

종안은 논의 막판에

독자적 제시되어 이

견 조율 없었음

- 상호 간 완전히 다

른 정체성으로 이견 

조율 없었음

- 이견 조율 없었음

- 소상공인은 노동⋅사

용자 성격의 혼재로 

중소⋅대기업과 정체

성이 매우 다름 



72 ｢정부학연구｣ 제29권 제3호(2023)

원사가 상공업자에 국한되어 이들의 산업⋅경제적 이해를 주로 대변하기 때문이다. 그

러나 대한상의는 전경련이 박근혜 前 대통령 탄핵에 연루되어 영향력을 잃고 노사정위

원회가 경사노위로 2018년 6월 탈바꿈되며, 연금특위뿐만 아니라 양극화 해소와 고용

⁺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등 여러 노사관계 및 복지 위원회에 참여하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대한상의는 기관 내 사회보험 전문성을 가진 실무진

이 충분치 않으므로 상공업 사용자가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사회정책 선호를 파악하여 

반영하도록 관련 부서의 확대 개편이 요구된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마찬가지다. 소상공

인연합회는 2014년 4월 설립되어 역사가 짧은 관계로 체계적인 의견수렴⋅도출 구조

의 확립이 필요하며, 사회보험 등을 다루는 분과위원회를 확대하여 영세소상공인의 사

회정책 선호를 효과적으로 수렴⋅개진해야 하겠다.14)

둘째, 연금개혁 위원회는 효과적인 개혁 단행에 도움이 되는바 각 사용자협회가 연

금특위라는 개혁 추진체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질문했다. 연금특위에서 논의된 대부

분 사항에 인식⋅선호 차이를 보인 것과 달리 경영계와 소상공인연합회 모두 연금특위 

방식에 불만을 표출한 점은 흥미롭다. 대한상의는 연금특위와 같은 노사정 합의나 국

회를 통한 여야 합의로 개혁을 단행하기보다 정부와 전문가가 주도하는 개혁추진을 주

문했다. 따라서 처음부터 연금특위에서 개혁안이 합의되지 않으리라 생각했다고 발언

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또한 이해 당사자들이 조직 논리에 얽매이는 상황에서 연금특위 

같은 협의체 방식으로 합의하기 힘들 것이라고 초반부터 예상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한국경총은 연금특위는 수혜자가 다수 위원으로 구성된 불균형적 위원 구성(한국경총 

인식)으로 인해 처음부터 개혁안 협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고 답변했다. 소

상공인연합회와 한국경총은 개혁 추진체계에 관한 생각을 다음과 같이 각각 피력한다.

“노동계와 경영계로 갈리는 구조 속에서 패싸움하듯 이런 데서는 합리적인 

합의점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제일 잘 아는 당사자들이 

협의체에 참여해서 협의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는데, 거기에 

맞는 참여자의 의식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 안에 오

면 너무 조직 논리에 휩싸여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협의를 하기 때문에 막

판에 가면 서로 난장판이 되고 자기 얘기만 하다가 끝나는 게 경사노위 연

금특위도 그랬고 다른 유사한 정부 위원회도 그렇습니다.” (N3)

14) 소상공인연합회는 연금특위 활동 기간에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위원 간 내부 소통과 
각 위원이 소속된 단체의 의견을 자체 수렴하며 공식적 의견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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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가 수혜자로서 입장을 같이하는 분들이지, 균형 있게 이것(연금개혁)

을 논의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국회에서 논의하든, 이번처럼 경사

노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든, 방식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회적 

합의라는 것은 그만큼 균형 있는 구성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의미

가 있지, 이번 2019년도 (연금특위) 발표처럼 수혜자로서 입장을 같이하는 

단체들만 8개, 나머지 3개... 다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저희가 발목 잡는 것

처럼 되어서 그렇긴 한데, 균형 있는 주체가 구성되어 합의해야 한다.” (N1)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재정계산위원회는 물론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1997), 공적

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2015), 경사노위 연금특위(2018-19) 

등 다양한 추진체계가 역대 존재했다. 각 추진체계는 소속과 위원 구성이 다른 것은 

물론 개혁논의의 폭과 범위 또한 다른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 특히, 연금특위는 국

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러 이해 당사자의 인식 및 선호를 파악하는 데 유용했으나 개

혁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세 사용자협회 관계자가 연금특위 논

의 구조에 관해 평한 것을 일부 참고하여 특위에서 개혁안 합의가 무산된 이유를 설명

하고자 한다.

첫째,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막바지에 연금특위가 설립되면서 시기적으

로 적합하지 않았다. 물론, 연금특위 설립 전에 재정계산 결과 및 정부안을 토대로 노

사정 대표가 사회적 협의를 거친 타협안을 기대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활동 

초반, 여러 이해 당사자는 연금특위 활동이 정부안과 별개로 존재할지, 정부안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등 특위 설립 목적과 임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다(연금

특위, 2018c: 5; 2018d: 2-3). Marier(2009: 1211)가 개혁위원회의 영향력 증대 요

소 중 하나로 지적한 ‘명확한 사명(clear mandate)’이 부재한 결과, 연금특위는 활동 

초기부터 추동력을 충분히 얻는 데 실패했다.15)

둘째, 사회적 합의 여건이 미성숙한 상황에서 이해단체의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며 

각자의 이해관계를 고수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해단체 당사자가 직접 참여한 국민연

금제도개선기획단(1997)과 제1차 재정계산위원회(2003)가 내부 진통으로 합의안을 도

출하는 데 실패한 전례를 참고했어야 했다. 연금특위 역시 다수의 이해단체 당사자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공익적 관점에서 사회적 합의를 추구하는 모습은 발견하

기 어려웠다.

15) 비단 연금특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2022년 말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국회 연
금개혁특별위원회에도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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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사용자협회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둘러싸고 어떤 인식과 선호를 표출하는

지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정책적 관심은 그들의 인식 및 선호를 반영한 정

책을 단순히 펼쳐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설령, 정책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사

업장가입자의 보험료 절반을 내는 사용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선제적으로 파악해야, 

그에 걸맞은 적절한 개혁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연금개혁을 단행해야 여러 이해 당사자 간 신뢰를 토대로 개혁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책당국이 향후 개혁논의에서 보험료율 인상의 강력한 제

도적 거부권 행사자(institutional veto player)인 사용자협회의 인식 및 선호에 좀 더 

주목하길 희망한다. 그래야 이들이 요구가 객관⋅중립적인 자료에 입각한 것인지, 아

니면 예전부터 의례적으로 표출하던 것인지 판단을 내릴 수 있다.

Ⅴ. 요약 및 종합

본 연구는 사회보험이 여전히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중심축인 실정에서 사용자가 학

술⋅정책적 관심에서 벗어난 현상은 적절치 못하다는 인식에 따라 시작되었다. 따라서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연금에 주목하여, 사용자의 

인식과 선호를 탐색했다.

세 협회(한국경총, 대한상의, 소상공인연합회)의 주요 관계자와 인터뷰한 결과, 경영

계와 소상공인연합회 간 선호 차이가 분명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전자는 소득대체

율 및 보험료율 모두 반대하는 선호를 가지지만, 후자는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확대를 

전제로 두 모수의 동시 인상에 찬성하는 선호를 표출했다. 이러한 선호 차이는 그저 

그냥 나타나기보다, 경영계와 소상공인연합회의 ① 회원사 주요 특성은 무엇인지, ② 

이를 토대로 도출된 현 연금체계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 ③ 그중 연금보험료율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 등에 따라 논리적으로 귀결된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계는 사업장가입 종에 안정적으로 속하는 사용자(중소⋅중견⋅대기업)를 

회원사로 갖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재정⋅경영상 어려움으로 사업장가입 종에 불안정

적으로 속하는 영세소상공인을 회원사로 삼는다(회원사 주요 특성 ①). 따라서 둘째, 

경영계는 국민연금(4.5%)과 퇴직연금(8.3%) 보험료를 동시 납부하는 사용자를 대변하

나 소상공인연합회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를 고용(퇴직금 지급 의무 無)하거

나 재정⋅경영상 불안정으로 사적연금에 미가입해 국민연금 보험료만 내는 사용자를 

주로 대변한다(회원사 주요 특성 ②). 셋째, 경영계는 공적연금이 기본적 노후소득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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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사적연금이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맡아야 한다고 인식하는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공적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을 강조한다. 따라서 넷째, 경영계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반대(인상 조건은 퇴직금전환제 부활)하나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소한 상승(영세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전제)을 선호한다.

전술한 넷째는 2장에서 파악한 ‘사용자 기업의 규모에 따른 사회정책 선호’와 다르

다. 선행 연구와 달리 경영계와 소상공인연합회 중 전자가 오히려 보험료율 인상에 민

감히 반응하며 반대하기 때문이다. 물론, 소상공인연합회의 보험료율 추가 인상 조건을 

고려하면 두 집단 간 차이는 적어지나 선행 연구의 경향성과 여전히 다르다. 이는 우

리나라 공⋅사적 연금체계의 특수성과 연결 지어 설명할 수 있을 듯하다.

경영계가 놓인 특수성은 국민연금과 더불어 퇴직(연)금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며 

특히 후자 보험료율 8.3%를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압축된다. 외국 대부분은 퇴직연금

이 보편적인 제도임에도 임의 제도이나 우리나라는 제도의 시행 및 내용이 법으로 규

정된 법정 제도이다(방하남, 1998). 이러한 특수성은 1998년 국민연금 개혁으로 퇴직

금전환제가 폐지되며 더욱 가속화되었다. 근로자 노후 복지를 위한 복수(複數) 제도에 

연금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는 특수성은 사용자의 보험료율 인상 실제 여력과 관계없

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줄곧 경영계가 ①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반대, ② 퇴직금전환

제 재도입을 선호케 한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경영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민연

금 개혁논의에도 전술 사항을 내세울 것은 물론 코로나19에 따른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를 추가 반대 요인으로 주장할 듯하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놓인 특수성은 국민연금 내 광범위한 사각지대에 비롯한다. 이들

은 외부 조건(예: 코로나19, 최저임금 급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에의 취약성과 불안정

한 사업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업장가입과 지역가입 종을 넘나들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적절한 정책 대응으로 안정적인 사업장가입 유지를 가능케 하고 직업적 

불안정성이 노후 연금소득 불안정성으로 이어지는 수준을 다소나마 상쇄할 필요가 있

다. 이에 연금특위도 공감하여 민간 위원 전원 합의로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부담 경

감책 지속 추진 및 강화, 보험료율 인상 시 영세사업장 등의 보험료 부담 경감책 마련 

등을 담은 권고문을 내놓았다(연금특위, 2019j). 소상공인은 주로 공적연금으로 노후소

득보장을 추구해야 하는 상황이며 그러한 맥락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영세소상공인 보

험료 지원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려는 선호를 내비쳤

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사업장 경영 악화, 두루누리 사업 축소(2021년

부터 기가입자 지원 중단) 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연합회는 향후 개혁논의에서 보험료 

지원을 거세게 요구할 것은 물론 보험료율 인상(연금특위 ‘다’안)을 더는 선호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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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도 있다.

결국,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은 더욱 커졌으나 

주요 이해 당사자인 사용자단체의 거부권(veto power) 역시 커진 듯하다. 사회적 협

의를 통한 연금개혁을 위한 정책당국의 적절한 대응전략 수립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는 학술⋅정책적 관심에서 배제된 사용자의 인식과 선호를 더욱 

파악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할 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각 장의 주요 내용을 종합하여 몇몇 함의 및 제언을 기술하려고 한다. 

첫째, 여러 번 강조했듯이 사용자에 대한 학술⋅정책적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다. 특

히, 정책당국은 이해 당사자와 소통을 통해 당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과제를 갖

는다. 정책적 관심은 사용자의 관점을 반영할지의 차원을 넘어서 개혁을 위한 협상 전

략을 수립하는 것과도 이어진다. 정책당국은 연금특위에서 사용자협회가 보험료율 인

상의 전제조건으로 퇴직금전환제의 재도입 검토를 내 걸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연

계하는 선호를 확인했다. 따라서 정책당국이 향후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한다면, 강력한 

거부권 행사자인 사용자협회의 인식 및 선호에 좀 더 주목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하겠다.

둘째, 정책당국은 사회보험의 주요 행위자인 사용자의 인식 및 선호를 어떤 방식으

로 파악할 것인지 그 방법론을 면밀히 고민해야 한다. 사용자협회와 개별 사용자가 본 

연구진과의 인터뷰에서 공통으로 제기한 사항은 국민연금(나아가, 연금개혁) 의견을 표

출할 수 있는, 그리고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채널이 부재하거나, 있더라

도 형식적인 수준에서 그친다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연금특위는 사용자협회 등의 민

간 위원이 형식적으로 참여할 뿐 개혁논의가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사전에 ① (비)정기적으로 사용자협회의 여러 선호를 파악하여, ② 진짜 선호

(genuine preferences)인지 전략적 선호(strategic preferences)인지 구별하고, ③ 

주요 협상 파트너(예: 노동계)의 선호와 양립 가능한지 등을 파악했다면 더욱 체계적인 

추진체계가 설치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협회와 개별 사용자의 국민연금 인식, 선

호를 지속해서 파악하고,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들의 제도 

불신을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나뉜 국민⋅퇴직연금 관할 부처를 상위 기관 측

면에서 관리 및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의 구축을 검토할 만하다

(연금제도연구실, 2017: 286). 이는 연금보험료 지출 관점에서 두 제도를 연계하는 사

용자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을 넘어, 다층 연금체계 중요성이 증대된 환경에서 근로자

와 정책당국에도 필요하다. 노사정 모두 퇴직연금이 낮은 수익률 및 연금수령 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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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벗어나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제도로 자리 잡는 데 찬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수(複數)의 관할 부처를 아우르는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여 정책 자율성(결정, 조정 

등)을 부여한다면 효과적인 개혁논의에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연금(나아가 사회보험)을 둘러싼 사용자협회의 인식 

및 선호를 탐색하여 기존 사용자 관련 이론과의 부정합성을 확인했다. 우리나라 사용

자협회는 적어도 국민연금 영역에서 선행 연구가 파악한 기업 규모에 따른 선호 차이

를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대규모 기업(경영계)이 때때로 소규모 기업(소상공인연합

회)보다 보험료 부담에 더욱 민감한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는 제4장에서 기술한 

대로 한국 공⋅사적 연금체계의 특수성과 밀접히 연관된다. 경영계(중⋅대규모 기업의 

상대적 비중 중심)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며, 소상공인연합

회(소규모 영세사업장 중심)는 광범위한 사각지대에도 주로 국민연금으로 노후소득 보

장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향후 타 사회보험에서의 사용자 인식 및 선호 연구, 국내 

자본 내 선호의 이질성(규모, 업종, 무역 의존도) 분석 등의 활발한 연구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상술한 함의 및 제언을 끌어냈으나 몇몇 한계나 필요한 후속 연구 또한 

존재한다. 첫째, 본 연구는 퇴직연금 내용을 상당 부분 담고 있는바 후속 연구로 관련 

주요 행위자(노동조합, 금융 회사 등)의 인식 또한 탐색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경

영계가 줄곧 주장해 온 퇴직금전환제의 재도입이 현실성이 있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

이다. 나아가 퇴직연금을 둘러싼 업종 간 사용자 선호 차이(예: 금융 및 보험업 vs 제

조업) 또한 파악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양적 방법을 활용한 후속 연구로 사용

자협회가 주장한 연금보험료 부담이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것인지 규명할 필요가 있

다. 예로 특정 기간을 정하여 노동소득분배율과 자본소득분배율을 비교하는 것을 들 

수 있겠다. 그리고 기업 규모나 업종 등으로 자본소득분배율을 재분류하여 파악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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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n the Preferences of Employers in 

the Korean Pension Reforms

Hyungyung Moon & Hyejin Kim

This study aims to infer the preferences of employer associations 

(Korea Enterprises Federation,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nd Korea Federation of Micro Enterprise), which participated in the 

‘Special Committee on National Pension Reform and Old Age Income 

Security’ from 2018-2019, focusing on the pension system, contribution 

rates, and replacement rates. The study shows that the Korea Federation 

of Micro Enterprise emphasizes the significance of the public pension 

system more than the other two associations. Furthermore, the other two 

organizations oppose an increase in the contribution rate while the 

Korea Federation of Micro Enterprise supports it. These findings contradict 

the existing theoretical perspective in welfare state research that small- 

sized firms are more sensitive to social insurance expansion involving 

contribution increases than large-sized firms.

※ Keywords: pension reforms, employers, recognition and preference




